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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10)

이 진 숙

(대구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

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

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

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

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주제어: 독일, 젠더, 가족-직장 양립, 현금, 부모시간, 보육 인프라

1. 서론

이십세기 이후의 사회는 임금노동이 인간의 삶과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임금노동자계층의 사고관점

과 생활방식이 해당 사회의 세계관, 규범, 관습 등의 좌표가 되며, 이것이 사회의 문화와 의식형성에 

상징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는 노동사회 또는 노동자적 사회(Engler, 2002)라 칭할 수 있다. 마샬

(Marshall, 1964)이 지적하듯 경제적 안정을 누릴 권리에서부터 사회의 지배적인 준거에 따라 문명화

*본 논문은 대구대학교 2006년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060280)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06년 한국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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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민권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면, 노동이 인간의 삶과 세계의 중심축

을 형성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민권의 한 축으로서 노동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위이다

(Dingwall and Lewis, 1999; Gauthier, 1999). 임금노동은 인간의 생애주기의 한 부분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핵

심내용으로 하는 가족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한편으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권리를 부모권으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생활의 영위와 더불어 가족구성원들(특히 어머니)의 임금노동 보장에 

큰 관심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족-직장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은 젠더적 이념체계에서 취업부모를 어떻게 규정하며, 

그 이념에 따라 취업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현금급여, 아동양육관련 휴가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어떻

게 전개하는 가에 따라 그 성격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독일의 가족정책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서의 가족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 양육자로서의 부모(더 정확히는 어

머니)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모델, 또는 모성중심적인 보수적 조합주의 모델로 평가했다

(Esping-Andersen, 1990; Gauthier. 1999; Sainsbury, 1999; Pfau-Effinger, 2000; Neyer, 2003). 그런

데 저출산의 고착화와 여성취업의 강화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진 이후, OECD국가 중 출산

수준의 하위집단에 위치해 있는 독일은 최근에 부모의 가족과 직장의 병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http://www.bmfsfj.de/Politikbereiche/Familie/familie-und-arbeitswelt,did= 

11408.html). 그렇다면 이는 독일 정책이 가족-직장 양립에 있어 기존의 남성부양자모델로부터 보편

적인 부양자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함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

의 지원에 국한시켜서 첫째, 각각의 해당영역에 대한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들, 즉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정책은  어떠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정

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일 가족정

책의 젠더적 지향성을 규명해 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젠더관점에서의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

1) 젠더관점과 가족정책

가족정책은 유자녀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Kamerman and Kahn, 

2000; Kamerman, 2003: 6-7; Neyer, 2003: 8; Gauthier, 2005: 17).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증

가가 부각되면서 가족정책은 크게 두 상이한 경향을 취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가족 내에서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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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자의 위치를 점유해온 가족구성원을 초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평등실현을 위해 주로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책이 제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전체성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여성

이 가족 내에서 행하고 있는 비공식적 양육노동의 경제적 보상에 주력함으로써 여성양육담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김수정, 2004; Gauthier. 1999, 

2005; Sainsbury, 1999; Pfau-Effinger, 2000; Kamerman, 2003; Neyer, 2003: 6; Sleebos, 2003). 가

족정책의 성격은 앞에서 설명한 두 방향의 젠더적 이념에 대한 선택행위에 의해 규정되고, 그로 인해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정책, 특히 여성정책과 다면적인 상호연관관계를 가지며, 이 두 가지 정책의 실

천분야 사이에는 젠더적 차원에서 정책규범의 상이함으로 인한 일정한 긴장이 자리하게 된다. 가족정

책은 가족구성원의 자기개발욕구 증대 및 가족생활양식의 개인주의화를 고려해 볼 때, 한편으로는 전

체적 단위라는 존재적 특성상 가족이 구성원들에게 제약하게 되는 강제성으로부터 개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평등주의적 과업을 목표로 포함하지만(Pateman, 1988; Lewis and Astrom, 1992; Orloff, 1993; 

Voet, 1998), 이와 동시에 가족을 형성하고 연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동맹잠재력을 강화시

켜야 할 당위성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Kaufmann, 1995; Gerlach, 1996; Lampert, 1996; Wingen, 

1997). 

독일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인식하고 가족 내에서 가장 약

한 고리인 아동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여성만이 아니라 부부 양자의 해방문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제도강화 정책적 성격이 강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노

동문제에 대해 국가는 여성의 노동자적 지위확보나 평등에 입각해서 접근하지 않았다. 국가는 경제발

전을 위해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에는 여성노동권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경제적 위기에는 

남성의 취업이나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산업예비군적 존재’로 여성을 인식했다. 또한 가족의 

기존질서 유지가 국가의 질서와 경쟁력 유지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제적, 군사

적 이해를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취하며, 여성의 성을 집단적 규제의 대상으로 치부해 

왔다(전복희, 2004: 363). 그로 인해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은 남성부양자/여성의 시간제 근로

와 돌봄노동자 모델(Pfau-Effinger, 2000)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남성부양자 중심의 정책환경 속에

서 한편으로는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지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위기가 가시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Was kommt nach der Familie?)'라는 인식론적 질문을 제

기하며 가족의 다음에 오는 것은 가족해체로 인한 제도의 붕괴가 아닌 탈제도화와 개인주의화 그리고 

다양화에 기반한 ‘탈가족화된 가족(die postfamiliale Familie)’일 뿐이라는 벡-게른스하임(Beck- 

Gernsheim, 1998)의 명제로 대두된, 주로 여성주의적 관심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정책의 요구가 표출

되면서 독일 가족정책에서도 가족정책이 전통적 성분업에 기반한 양육중심의 가족정책이어야 하는가 

또는 노동중심의 가족구성원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의 선택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정책이  보수적 가족이데올로기의 귀속성에서 벗

어나 두 정책규범 간의 간극을 완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생애

주기를 경험하는 가족구성원들을 가족의 구성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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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때로는 상충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의 이해와 제도

로서의 가족의 이해를 절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를 지지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BMFSFJ, 

2005).1)

2)  가족정책의 도구들과 젠더성격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2002)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오늘날의 가족정책이 조명

해야 할 중심과제로서 한부모나 맞벌이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책임, 영유아 자녀

를 둔 취업모의 고용촉진과 그들 가족의 경제적 안정, 아동기의 질적 성장발달의 중요성, 성평등의 중

요성 등을 언급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효과적인 가족정책은 아동중심적이고 여성친화적이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중 여성의 비율은 핀란드에서는 전체여성자

중의 11%이고, 네델란드는 67%에 이르는 등 편차가 다양하며(Pfau-Effinger, 2000), 여성들은 무급 

가사노동과 양육수행 때문에 오랫동안 유급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불완전

한 통합상태에 있어 여성들은 ‘2등 시민(Orloff, 1993; Sainsbury, 1994)’으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오늘날 2인부양자 규범이 유럽 가족들에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면 노동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파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 그리고 가족과 사회간의 양육책임분담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노동이 전일제로 수행 되는가 또는 시

간제로 수행되는가도 중요한 부가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개인들의 전일제노동의 보장과 노동자의 

양육보장 그리고 보육의 사회화는 노동권과 부모권을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가족내 

평등과 나아가 사회통합의 실현을 달성하기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김영란, 2001; 윤홍식, 2005; 

Ostner, 1994; Knijin and Kremer, 1997; Crompton, 1999; Esping-Andersen, 1999; Fraser, 2000; 

Orloff, 2001; Gornick, 2002). 

그렇다면 가족과 직장의 양립은 어떠한 도구들의 조합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며 그 젠더적 성격은 

무엇에 의해 죄우되는가? 캐머만과 칸(Kamerman and Kahn, 2003: 6-7)은 가족정책의 하위범주로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 세금혜택, 모성급여와 부모급여 그리고 자녀출산 또는 입양 시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가들, 아동의 초기보육 또는 교육을 위한 급여들과 서비스 등을 포함시킨다. 나이어(Neyer, 

1) 가족-직장 양립이 독일 가족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조명되고 있음은 최근에 가족부장관이 노동과 경
제를 가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영역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해 ‘가족을 위한 동맹(Allianz fuer 

die Familie)'를 형성하여 가족친화적 노동구조와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가족-노동 연계정책을 
시도하며, 이러한 정책구도에 대해 요소요소에서 언급하고 있음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http://www.bmfsfj.de). 그리고 2003년에 가족부(BMFSFJ)가 전문가위원회에 위탁한 가족관련 정
책보고서인 ’제7차 가족보고서(Der 7. Familienbericht - Zukungt: Familie)'의 전체 주제 또한 ‘생애
주기 속에서의 가족세계와 노동세계의 조화(Die Balance von Familien- und Arbeitswelt im 

Lebensverlauf)'였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을 
볼 것.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97

2003)는 서유럽국가들의 저출산과 여성취업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가족정책의 

도구를 취업모의 고용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조치, 취업부모들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부모휴가, 공

공 또는 민간시설을 통한 아동보육서비스, 아동양육의 지원을 위한 공적 소득이전을 의미하는 아동급

여로 구분한다. 슬레보스(Sleebos, 2003: 34)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야를 크게 직접적 

정책과 간접적 정책으로 구분하면서 직접적 정책의 도구로는 현금이전, 대출, 유자녀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 주택보조금을 비롯한 특별보조금을 분류하고, 간접적 정책의 도구로는 양육휴가, 보육서비스, 가

족친화적 노동환경 등을 언급한다. 힐게맨과 버츠(Hilgeman and Butts, 2005)는 주요 선진국들의 가

족정책과 여성고용 그리고 저출산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족정책의 분야를 아동양육과 가족휴가로 

양분했다. 또한 고티에(Gauthier, 2002)는 가족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족

관련 수당과 세제혜택)와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모성휴가, 아동양육휴가, 보육시설 등)을 언급했다. 

베르트람 등(Bertram, Roesler and Ehlert, 2005)는 거시적인 범주를 사용하여 가족정책을 현금급여

(Geldpolitik)와 시간(Zeitpolitik) 그리고 보육인프라(Infrastrukturpolitik)의 정책혼합물(Policy-mix)로 

규정하는데, 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정책도구에 대한 분류를 종합한 분류방법이라 볼 수 있다. 위의 학

자들이 지적하듯이 현금과 시간 그리고 보육인프라의 삼각구도에서 어느 것이 정책의 주 도구가 되는

가에 따라 가족정책은 노동중심적인지 또는 양육중심적인지 내지는 양자 통합적인지(Gauthier, 1999, 

2002) 그 젠더적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 현금급여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은 첫째, 무자녀가족과 유자녀가족간, 또는 아동양육가족과 노인가

족간의 수평적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둘째, 고소득가족과 저소득가족간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수평적 재분배가 실현되는 주요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동 또는 피부

양자 등 불충족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을 고려한 현금급여이다(Neyer, 2003: 28). 

구스타프슨과 스테포드(Gustafsson and Stafford, 1992)는 육아보조프로그램의 형평성 효과와 효율

성을 분석하면서 부모에게 직접적인 보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동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전달과정의 연계성이 약해지게 되어 최종수혜자인 아동에 대한 혜

택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고티에와 헤찌우스(Gauthier and Hatzius, 1997)

는 1970-1990년의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가족현금급여는 출산율에 약한 긍정적 효과

만이 있음을 밝혀냈다. 빌랭어 등(Belanger et al., 1998)은 캐나다의 퀘백(Quebec)지역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신생아를 위한 현금수당들은 출산에 전혀 영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브루이트 등(Brouilette, 

Felteau and Lefebvre, 1993)은 1980년대의 캐나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현금이전은 출산에 약한 긍정적 효과만이 있다고 밝혔다. 하이야트와 밀르(Hyatt and Milne, 1991)는 

캐나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성급여가 출산에 약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워커(Walker, 

1995)는 1955-1990년의 스웨덴 연구를 통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1970년대 이후의 출산에는 약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을 밝혀냈다. 치뇨와 어미쉬(Cigno and Ermisch, 1989)는 1980년의 영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높은 아동급여는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밝혀냈다. 액스(Acs, 1996)는 미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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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AFDC급여)가 출산결정에 약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급여의 대표적 형태는 가족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양육수당 또는 육아휴직수당이다. 가족수당

은  1940년대 이후부터 보편적으로 산업국가마다 갖추고 있는 사회수당으로, 유럽에서 1930년과 1958

년 사이에 도입된 가족정책의 핵심도구인데 이는 초기에는 양육으로 인해 가구주의 취업유지가 제한

되는 것에 대한 소득보전의 형태로 도입된 임금노동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가족임금적 성격에서 기원

한다(김수정, 2002). 이는 무엇보다도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도입초기에 어

머니의 소득보장을 모색하는 여성주의운동과 결합되어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대한 소득대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의 전통적 양육규범을 강화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급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아 임금보충의 상징적 성격만 지니고 있다. 가족수당은 산업

사회에서 여성취업의 증가와 가족의 다양성이 확산되면서 차츰 그 의미를 잃고, 이에 대한 기능은 점

차 아동수당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급여라는 점에서 가족수당과 포괄범

위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아동수당은 -물론 국가들마다 도입배경과 소득을 기준으로한 급여대

상에 차이가 있지만- 2인부양자모델이 확산이 된 현대사회에 가족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한 제

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아동수당은 취업가족과 비취업가족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Beveridge, 1942)으로 도입되었고,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임금의 성격(mother's wage. 

Gauthier, 2002: 20; Neyer, 2003: 28)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아동수당제도의 

이념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현대의 아동수당은 저출산문제의 완화를 기대

하기 위해 각국마다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그 밖에도 부양규범에 있어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양육수당(육아휴직수

당)이 있다. 양육수당은 초기 양육기에 근로자인 부모가 개별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 휴

직중인 부모에게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노동연관적 도구인데, 국가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수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 양육수당 혹은 육아휴직수당은 일반적으로 개별가족에 양육

의 책임을 전가하고 여성에게 양육전담자로서의 역할로 회귀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며, 여성들

의 노동참여를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홍승아, 2005). 하지만 오늘날 

양육수당은 독일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취업모가 출산이후에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동안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도구라는 측면에서는 친노동시장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비중을 GDP에 대비해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에 독일은 1.93%

로 벨기에(2.06%), 룩셈부르크(2.40%), 노르웨이(2.23%) 다음으로 유럽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Gauthier, 2005: 99).

(2) 시간정책

취업부모의 노동시장내의 체류시간을 줄이며 양육욕구를 고려하는 노동시장 연동적 제도로는 출산

과 양육관련의 휴가와 휴직제도, 즉 모성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부성휴가 포함)이 핵심적이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가족수당보다도 이른 1883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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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복지급여 팩키지 중 하나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노동운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다(Gauthier, 1996; Neyer, 

2003: 14-16).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여성노동자의 취업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가족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노동경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일정정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국가별로 조건, 기간,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 

호엠(Hoem, 1993)은 1961-90년의 스웨덴 연구를 통해 부모휴가가 출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 

낸 바 있다.

2000년에 세계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는 모성휴가는 14주 이상 제공되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생활영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현금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모성보호협약

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발달된 복지선진국들은 대체로 18주 이상의 

휴가기간과 그 기간동안 80% 이상의 임금대체율이 보장되는 급여를 지급한다. 프랑스, 독일, 네델란

드 등의 복지중진국들은 대체로 14-17주의 휴가기간과 그 기간동안 80% 이상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한

다(Gauthier, 2005: 100-101; Neyer, 2003: 15-16).

일반적으로 모성휴가에 이어서는 육아휴직으로 통칭되는 부모휴가 또는 자녀양육휴가가 제공된다. 

모성휴가와 육아휴직의 성격적 특질은 전자가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구분된다(Drew, 2005: 10). 따라서 모성휴가

보다는 육아휴직에서 젠더적 성격이 잘 도출될 수 있다. 부모휴가 또는 자녀양육휴가는 대체로 여성

노동력의 증가에 대한 공적인 대응결과로서 양육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유럽

연합은 1996년의 부모휴가인준에 대한 의회지침을 통해 육아휴직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휴직기간

은 취업부모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이 길수록(보통 1년 이상의 경우) 

휴직을 활용한 부모의 취업경력유지와 소득수준 유지 그리고 직장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Ronsen and Sundstrom, 2002: 121; Gauthier, 2005: 105). 이는 휴직기간이 길수록 소득보전의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소실과 승진기회의 제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종종 수반하기 때문에 부

모에게는 중대한 기회비용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2년 이상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2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Neyer, 

2003: 17; Gauthier, 2005: 102).2) 

(3) 보육인프라

일반적으로 보육지원은 아동의 출산에서부터 학령기 이전까지 제공되는데, 보육정책의 성격이 가장 

극명히 표출되고 사회적 지원의 수준을 잘 드러내는 것은 보육제공율(홍승아, 2005: 58)이다. 주로 보

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아동보육서비스는 취업모들의 복직이후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이라

2)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은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성평등의식의 확산에 기인한다. 성평등은 사실 취업부
모에 대한 국가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미묘한 결과를 낳는다. 한편으로 양육관련 휴가는 여성들이 가
정과 직장을 양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 속에서는 관련 휴가들은 
여성들에 의해 주로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성분업은 더욱 공고히 되는 결과가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Haas and Hwan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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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 때문에 여성취업율과 정의 관계(Gustafsson and Stafford, 1992; Gustafsson, Kenjoh and 

Wetzels, 2002)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캐슬(Castle, 2003)은 1990년대 후반의 OECD국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3세미만 아동에 대한 공보육 제공 정도는 출산율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크고, 탄

력근무제는 약한 효과가 있으며, 기타정책들은 미미한 효과만 있다고 보고한다. 델 보카(Del Boca, 

2002)는 1990년대 초반의 이태리 연구에서 공보육 제공력과 파트타임 고용기회가 출산에 긍정적 효과

가 있음을 밝혀냈다. 크라브달(Kravdal, 1996)은 노르웨이에서는 주간보호 보육시설이 출산에 약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커(Walker, 1995)는 1955-1990년의 스웨덴 연구를 통해 공보육 제

공력이 1970년대 이후의 출산에는 약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을 밝혀냈다.

보통 공공보육서비스는 대상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젠더적 차원에서 

성격이 구분된다. 우선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은 정책의 목적이 영유아가 있는 취

업모의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영유아보육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즉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의식이 고양되

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시기부터이다.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전통적 가족모델을 지향하는

가 또는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유지를 지향하는가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보육시설의 반일제 운영은 부모에게 임금노동을 축소 또는 포기할 가

능성을 높여 반노동시장적 효과를 유발하지만, 전일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반대로 친노동시장적 도

구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3-6세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

스적 성격(김수정, 2004: 222; Kamerman, 2001:3-6)이 강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육보

다는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젠더와 관련된 가족정책적 논점들을 살펴 볼 때 유자녀여성

의 부모권과 노동권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급여의 적절한 조화라는 전제 하에서 가족수당 

등 가족주의적 전통에 따라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재한 현금급여제도보다는 여성의 

고용유지와 자녀양육을 병행적으로 촉진하는 휴가, 휴직제도,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그리고 보육

서비스 등(Esping-Andersen, 1999; Kamerman and Kahn, 2000; Gustafsson, Kenjoh and Wetzels, 

2002; Neyer, 2003) 주로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지향성을 도출해내기 위해 제3장에서는 젠더

적 이념을 담지하고 있는 정책도구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즉, 우선 현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시간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모시간을, 보육인프라와 관련해

서는 3세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정책이 출산과 여성취업에 어떠한 결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4장에서는 출산율

과 여성취업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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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가족정책의 분석

1) 현금급여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1955년에 집권당이던 기민련(CDU)/기사련(CSU)이 당시의 정치적 이슈였던 인구증대

에 대한 관심에서 서독의 시장경제에 의해 지급되는 노동자의 급여는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미흡

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정상’가족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가족기능의 강화와, 무자녀가족과 다

자녀가족 간의 수평적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아동수당은 국가의 측면에서 가족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족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단순히 교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었다. 당시의 급여내용은 3번째 자녀에 대

해서부터 한 자녀씩 늘어날수록 매달 25 DM을 지급하는 임금보충적 방식으로 책정되었다. 이 체계는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고, 이 때 사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첫째 자녀부터 수급대상이 되는 보편

적 아동수당제도가 전개되었다(Lampert, 1996: 155). 1996년에 아동수당은 수급대상이 1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수준도 한 아동당 200 DM으로, 1997년에는 다시 220 DM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이 때부터 인구정책적 의도에 의해 셋째 자녀에게는 300 DM, 그 이상에게는 350 

DM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교육과정 중에 있는  27세 이하의 자녀에게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월 지급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1, 2, 3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54 유로, 4, 5번째 자녀에게는 매월 179 유로가 지급된다(이진숙, 2000: 107). 

아동수당이 27세까지 연장지급되는 것은 출산장려에는 역효과를 드러냄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아동들은 원가족 구성원의 신분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즉 이는 실질적으로는 27세인 자녀

의 부모가 수급자가 되므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형성에 긍정적 유인효과를 드러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유럽은 아동수당을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여 개인의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원가족 이탈여부가 아닌 노동시장 진입과 연동하여 아동에게 지급하므로 성인 초기의 가족형성에 긍

정적 유인효과를 발생하고 있다(Bertram, Roesler and Ehlert: 2005: 9-10).3)

(2) 양육수당

 독일에서는 사민당의 주도하에 1979년에 모성휴가제도(Mutterschaftsurlaub)가 도입되면서 일당 

3) 독일 아동수당의 직접적 수급자가 아동의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 또는 친족체계의 양육책임을 지원
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aetsprinzip)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
을 때 국가의 가족책임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외부효과의 발생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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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M까지 지급되는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도 도입되었다. 모성수당은 1986년에 도입된 양육

수당제도(Erziehungsgeld)의 모태가 되었다. 독일의 양육수당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보전적 성격이 강한 북유럽의 제도와는 달리, 제도도입초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젊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자녀는 가능한 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유도

하기 위한 의도에서 구상된 모성연관적 제도이다. 따라서 도입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보수연합은 양육

수당을 여성의 취업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모든 여성들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로 인해 양육수당은 보수정권의 집권시에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198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왔다(이진숙, 2000: 106). 그런 결과, 국가재정 중 양육수당의 지출규모는 1986년에는 

1600만 DM에서 1998년에는 7100만 DM으로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비해 사민당은 모성수당을 

노동지원적 도구로 인식하고, 취업모에게만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상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http://www.cdu.de).

 현재 양육수당의 대상은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취

업중인 부모, 즉 가족인데 실질적인 수급자는 어머니(97.4%)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양육수당은 

연간 총소득이 부부의 경우엔 51130, 한부모에게는 38350 유로이하이면 자녀가 생후 6개월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률로 지급되고, 자녀의 연령이 7개월 이상이 되면 자산조사를 통해 차등적인 금액이 지급

된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 2002: 4; Neyer, 2003: 19; Drew, 

2005: 30). 양육수당의 수준은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양육수당의 수급기간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나 2000년의 경우에 시간제 근로를 활용한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4.1%에 불과했다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표 1>  양육수당 수급자 현황(2000년 기준)

구분 독일 전체(703.123명, 100.0%)

성

여성 97.4%

남성 1.85

부모가 교대로 0.8%

가족상황

결혼 76.9%

동거 12.3%

한부모 10.9%

취업과 

부모시간

순수하게 부모시간 활용 90.7%

시간제 근로중이면서 부모시간 활용 4.1%

부모시간 활용안하고 시간제 근로 중 1.7%

퇴직 2.3%

부모시간 활용안하고 직업훈련중 1.1%

자영업자와 가족내 무급종사자 1.7%

출처: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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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젠다 20104)의 계획 하에 양육수당의 소득상한선이 하향 조정되어 부부와 동거중인 사

람들의 6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총소득 51130 유로에서 소득상한선이 30000 유로로 하향

되고, 한부모에게는 38350 유로에서 23000 유로로 하향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육수당의 수준은 매월 

307 유로에서 300 유로로 삭감되었다. 양육수당의 삭감은 취업부모의 양육휴가기간(부모시간)동안의 

임금대체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취업부모들에게 출산포기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시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 정치적 이념의 마찰로 

인한 냉전 시기가 도래하면서 동독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던 서독에서는 인구조건이 국가경쟁력요소 중

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구학적 동기에서 가족에 대한 관

심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1952년에는 취업모들에게 6주씩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취업모보호법

(Mutterschutzgesetz)이 제정되는 결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개별 가족구성원들(특

히 어머니)의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목표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보수연

합은 기혼여성의 자아실현이나 기회평등에 대한 노력은 가족생활에 있어 ‘반생산적(kontraproduktiv)'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기혼모의 취업은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Gerlach, 1996: 173). 이러한 보수적 이념은 전후에 사회전반을 뒤덮고 있던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와 융합되어 전체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여성들에게도  큰 

저항없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경제기적(Wirtschaftswunder)’으로 불리는 전후 경제재건의 파급효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소비욕구가 발생되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취업욕

구가 강화되기 시작하자 경제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동기로 인한 여성들의 가정외 노동은 점차 늘게 

되었다. 그런 결과, 1979년에는 취업모에게 4개월간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휴직법(Mutterschaftsurl-

aubsgesetz)이 제정되어 모성휴직제도(Mutterschaftsurlaub)가 도입되었다. 이 모성휴직이 1986년에 

도입된 육아휴직(Erziehungsurlaub, 10개월)의 모태가 되었다. 1992년부터는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

해 졌는데, 당시의 육아휴직은 무급이며, 출산여성의 모성휴가(8주)가 경과한 이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되었었다. 독일에서는 2%미만의 취업부들만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

업부들이 부모휴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의 4가지로 드러났다: 1) 직업관련이유(직업상

4)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1990년대 이후 집권한 독일 사민당의 복지이념에 변화를 유도하여 
‘신중도(Neue Mitte)'로 일컬어지는 제3의 길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 내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회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복지급여의 재조정에 대한 요구가 정당성을 확보하면
서 노동과 복지의 긴밀한 순환관계를 대안으로 하는 노동시장중심의 복지정책적 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3년 3월에 성장과 효율이라는 자본우위의 지배가치를 지향하는 약
화된 경제성장, 높은 실업률, 증가되는 국가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적 경제성
장을 위한 국가개혁방안인 ’아젠다 2010(Agenda 2010)'이 의결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이 계획에 따
른 정책변화는 부모의 노동지원과 출산장려책들을 통해 가족정책에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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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우려), 2) 태도관련이유(가정에 있는 것에 대한 선입견), 3) 직장관련이유(직장동료나 상사

의 반응에 대한 우려), 4) 경제적 이유(수당이 소득상실을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Rost, 1999: 255).

육아휴직은 2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개칭되어 부모가 동시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이 기간동안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양육참여가 

유도되었다.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근로자들은 자녀가 3세에 도

달할 때까지 부모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독일은 유럽 중 비교적 장기간 휴직을 보장하는 국가에 속한

다. 휴직자는 고용주의 동의 하에 휴직가능기간인 3년 중 1년에 한하여 자녀가 3세에서 8세가 되기까

지의 시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의 육아휴직이 긴 이유는 매우 제한적인 보육공급체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Gauthier, 2005: 102). 그런 이유로 소득과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선호하고, 취업모 중 2/3가 3년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nger, 

1999).

부모시간제도의 원형인 육아휴직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족직장양립조치에 대한 보편화된 명칭 중 

하나로, 전통적 성분업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부모시간은 명칭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부

모, 즉 여성인 어머니뿐 아니라 남성인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성인지적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칭이후에도 아버지들의 부모시간 활용정도는 2%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aruen und Jugend, 2005).  대부분의 국가가 

육아휴직의 대상을 아버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듯이, 독일에서도 부모시간은 1974

년 이후로 스웨덴에서 남성의 아동양육과 가족생활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성휴

가를 통해 보완되지 않는 한, 부모의 성분업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가 될 위험을 내재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Neyer, 2003: 22; Drew, 2005).

3) 보육서비스 제공률

1970년대에 집권하게 된 사민당은 반일제 보육시설의 확대에 주력하던 당시의 가족정책이 기혼여

성에게 가족-직장 양립보다는 ‘취업-자녀양육(휴직)-재취업’이라는 3단계모델을 택하거나, 반일제 또

는 시간제 취업을 선호하게 하고, 또한 출산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민당정부는 1972년에 주간보모(Tagesmutter)모델을 시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취업모의 가족과 직

장의 동시적 양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녀양육이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보

는 입장들에 의해서 상당히 비판되었다. 1970년대 초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35% 이상

은 취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 보모가 여러 아동을 동시에 보호한다

는 것은 아동에 대한 유기나 다름없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문화적 전통 속에서 1989년에는 

레어(Lehr) 가족부장관에 의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Krabbelstube)의 설치가 제안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기민련/기사련 정부 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 무산되기도 하였다. 

여성취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전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독일의 영유아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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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커버리지는 매우 낮고, 수탁률 또한 낮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3세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제공

률은 약간의 증가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유치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되어 3세와 4세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시설은 급속히 늘고 있다. 

독일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으로 나누면 <표 2> 부모의 고용유지와 직접 

관련되는 3세 미만 아동의 시설보육 가능수는 구서독지역이 구동독지역에 비해 (면적은 매우 큰 차이

가 있으나)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시설보육률도 현저하게 낮다. 구서독에서도 3세 이상

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커버리지는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시 취학연령기에 접어들면 

이들의 방과후 보육률은 매우 낮아진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2: 64). 이는 여성취업에 매우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보육시설 커버리지

구서독지역과 서베를린 구동독지역과 동베를린

3세미만 아동의 시설보육가능수

시설보육률

58,475

2.8%

108,452

36.3%

3세이상-6세아동의 시설보육가능수

시설보육률

2,151,858

86.8%

334,922

111.8%

6-10세아동의 시설보육가능수

시설보육률

179,401

5.9%

271,333

47.7%

출처: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2: 64)

독일의 보육실태를 타국과 비교해 보면 3-6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서비스 현황도 그리 긍정적이

진 않지만, 더더욱 부정적인 점은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제공수준이다. 독일은 이 부분에서 

OECD국가중 가장 하위 집단에 포함되고 있어서 전일제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OECD, 2004).

아젠다 2010을 통해 제시되는 가족정책의 초점은 부모, 특히 여성들의 가족-직장 양립을 위해 가족

직장양립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진입(Gleicher Zugang von Maennern und Frauen zu Arbeit 

und Familie)이 정책목표로 규정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제도, 특히 3세미만아동의 보육서비

스의 확충안이 강조되고 있다. 아젠다 2010에 의하면 2005년부터 매년 15억 유로가 보육제도의 확충

에 투자될 계획이다. 그리고 3세미만 아동의 유치원보호를 가능케 하기 위해 사회법전 8편(SGB 

VIII)을 개정하여  3세 미만 아동의 주간보호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시설확대에 대한 내용이 새로운 

규정으로 삽입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에도 매일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임금노동이 가능한 부모는 사회

급여의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지원기관인 JobCenter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

는다. 이 서비스는 아동양육에 대한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상담가의 포괄

적인 개입서비스에서부터 생계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의 제공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유

지해야 하는 부양자, 특히 한부모를 위해서는 이들의 시설보육욕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가

족주기 후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은 사회법전3편(SGB III)에 근거하여 재진입을 위한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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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dereingliederungshilfe)를 요구할 수 있다(BMFSFJ, 2003). 

가족-직장 양립을 위한 조치는 지역사회차원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03년 가을

부터 사회단체들과 경제영역, 특히 기업들과의 가족지원연계망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연대(Lokale 

Buendnisse fuer Familie)'가 구축되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과 보다 개선된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4. 출산과 취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1) 출산경향의 변화

에커트(Ekert, 1986)와 블랑쉬와 에커트-자페(Blanchet and Ekert-Jaffe, 1994)는 각각 1971-1983

년의 서유럽 8개국과 1969-1983년의 서유럽 11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입증했다. 그리고 레르와 가와사키(Lehrer and Kawasaki, 1985)와 블라우와 로빈슨

(Blau and Robins, 1989)은 아동보육능력이 각각 재출산과 출산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했다. 

또한 위네모(Wennemo, 1992)는 가족정책과 출산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베트너와 루츠

(Buttner and Lutz, 1990)는 1964-1987년의 독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76년에 도입한 모성보호제도 

등의 출산장려도구들이 정책집행 후 5년 동안은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을 확인했다.

덴마크(1.74)와 핀란드(1.73)처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가족과 직장의 양립조치들이 발

달된 특성이 발견되는데(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6), 

이는 2인부양자 규범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관건이 취업부모를 위한 출산장려조치들

에 의해 좌우됨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독일의 저출산 원인은 무자녀부부가 많아서이기보다는 무자녀현상을 상쇄할 수 있는 다자녀가족이 

적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6). 즉, 노동권에 대한 정책적 보장이 제한적일 경우 부모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인 지위 확보가 어려워지면 생존전략으로서 자녀의 수를 적게 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저출산현상

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전체 사회비용지출 규모 중 가족 또는 아동을 위한 현금급여의 비중을 국제비교해 보면 경향을 획

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독일(<그림 1>의 왼쪽에서 5번째 위치)은 출산율이 높은 핀란드(1.92), 

아이슬랜드(1.23%), 스웨덴(1.23%) 등 타국에 비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포함하는 현금급여의 지

출규모(총 사회비용지출 규모 중 71%)(Ruerup and Gruescu, 2003: 35)는 큰데, 합계출산율은  낮아

서 현금정책은 출산율제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authier, 20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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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urostat, OECD.

<그림 1>  거주자 1인당 구매력 대비 가족과 아동을 위한 사회비용 지출 규모와 합계출산율(2001)

2005년 1월을 출생시기로 가정하고 36개월 자녀가 있는 미혼모를 기준으로 독일, 핀란드, 스웨덴의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급여수준과 지급기간 그리고 휴가기간을 비교해 놓은 <그림 2>를 보면 독일은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 현금급여수준이 타국에 비해 높지만 그 상승유형은 급속히 상승되었다가 다

시 급강하되는 ‘롤러코스터모델(Achterbahneffekt)'로 구분된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에

는 출산당시의 현금급여수준(총소득 대비 임금보전율: 핀란드-67%, 스웨덴-80%)은 독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으나, 급여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동안 지속됨으로써 반취업을 유인하는 출산당시의 높

은 현금보상에 현혹되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했다가 장기간의 휴직 후에 시장재진입이 실패하여 복

지의존위험성이 높아지는 독일여성에 비해 안정적으로 가족직장 양립효과를 누리게 된다. 실제로 독

일에서는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인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에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율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홍승아, 2005: 50-51).

한편, 일반적으로 3세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수탁율과 합계출산율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처럼 수탁률이 높은 나라는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스페인, 이탈리

아, 그리스, 독일(<그림 3>의 왼쪽에서 5번째 위치)처럼 수탁률이 낮은 나라는 출산율도 낮아 독일의 

낮은 보육제공률과 낮은 출산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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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5: 9).

<그림 2>  독일, 핀란드, 스웨덴 간 모성보호휴가의 비교

출처: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5).

<그림 3>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수탁률과 합계출산율(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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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의 변화

취업은 출산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대체로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처럼 

70% 이상으로 여성취업률이 높은 나라는 출산수준이 높고(1.7명 이상), 취업률이 낮은 나라들은 출산

수준에 있어서도 하위집단을 형성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기여를 전제하는 근로소득 연계적 급여가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의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 복

지제도(Taylor-Gooby, 1999: 2)는 남성 가장이 병, 노령, 실업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소득

을 보전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1인부양자규범을 지향한다. 그래서 정책급여가 은퇴, 장애, 실

업 등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위한 소득 이전에는 매우 관대한 반면, 보육시설의 공보육의 강화를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

처럼 주로 여성인력이 점유하게 되는 사회복지부문에 대량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점도 

여성취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Scharf, 1997).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족정책이 

현금정책, 시간정책과 보육서비스에 대해 보수적 전략(Rosenbluth, Light and Schrag, 2002: 27-37; 

Neyer, 2003; Drew: 2005: Hilgeman and Butts, 2005)을 구사하고, 근본적으로 북유럽처럼 적극적 

조치보다는 소극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여 노동공급을 줄이는 기능은 강하지만 실업자를 다시 노동시

장에 참여시키는 기능은 약한 정책적 특성으로 인해(정이환, 2005: 46; Gauthier, 1999, 2005) 독일에

서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 2000년 현재 3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취업모의 비율(부모시간 사용자 포함)은 48.3%인데, 

이 가운데 현재 부모시간 사용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중인 상태에 있는 여성은 30.5%에 불과했

다. 그러나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의 어머니들의 명목취업률과 실질취업률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독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실직자 포함)은 2000년 경우에 약65%인데, 이 가운데 무자녀 여성의 

참여율은 59.9%(25~44세 여성 89.6%), 유자녀 여성의 참여율은 69.7%(막내자녀가 3세 미만일 때 

52.3%, 3~5세일 때 66.1%, 6~14세일 때 77.5%)였다. 한편, 전체여성들 가운데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7.2%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체 기혼여성의 참여율

인 62.5%보다 높다(박명선, 2006: 4).

취업자비율(휴가, 휴직자 포함)은 무자녀 여성은 54.0%(25~44세 83.8%)인데, 유자녀 여성의 비율

은 62.8%(막내자녀가 3세 미만일 때 48.1%, 3~5세일 때 56.7%, 6~14세일 때 69.5%)이다. 실질 취업

자비율(휴가, 휴직자 제외)은 무자녀 여성은 53.6%(25~44세는 83.0%)인데 유자녀 여성은 59.4%(3세 

미만 30.5%, 3~5세 55.4%, 6~14세 69.1%)였다.5) 2000년에는 1996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여성취업

5) 유럽의 국가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고출산 경향을 보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프랑스에
서는 1자녀가 있는 여성이 무자녀 여성과 거의 유사한 취업률을 기록하고, 포르투갈이나 핀란드, 덴
마크에서는 1-6%의 감소현상만 발견된다.(Kroehnert, van Olst and Kingholz, 20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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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5세 이하 자녀의 어머니들의 취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0).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따른 이중부담은 여성의 높은 파트타임 취업률을 통해 가시화된다. 2000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3/5은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취업모의 1/2이 파트타임취업자였지만,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2/3 이상이 파트

타임 취업자이어서 자녀수에 따른 양육부담이 여성의 불안정한 취업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취업은 감소되지만, 36시

간미만 취업은 늘어나고, 이 비율이 막내자녀가 15세 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된다는 점이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00).6) 이 현상은 특히 구서독 지역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보육인

프라가 미흡함으로 인해 여성취업자들이 자녀의 보살핌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전일제 취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불완전한 취업은 취업경력의 분절을 야기하여 결국 여성의 빈곤화현상으로 연결되고, 불완

전한 취업으로 인한 빈곤위험성은 모자가정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비

교를 해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순소득은 1904유로임에 비하여 모자가정의 평균 순소득은 1534 유로

(부자가정의 평균 순소득은 1960유로)에 불과하고, 모자가정의 가족구성원 1인당 소득은 모든 가족유

형의 가족구성원 1인당 소득의 76%에 불과한 것에서 모자가정의 빈곤위험이 가시화된다(박명선, 

2006: 4).

인구집단 1998 2003

 성별 분류
남 성

여 성

10.7

13.1

12.6

14.4

 일인 가구
 남 성

 여 성

20.3

23.5

22.5

23.0

 유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일반가구(2인의 

성인+아동)

35.4

10.8

35.4

11.6

 전체 빈곤율(중위소득 60%) 12.1 13.5

<표 3>  성과 가구형태별로 살펴본 독일의 빈곤율                                        (단위: %)

* 빈곤율 기준 : OECD 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중위소득의 60% 이하

출처: 김안나(2006: 134)에서 재구성.

6) 한편, 부의 취업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는 모의 취업형태와 완전히 상반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부는 구동독지역이나 구서독지역에서 동일하게 자녀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취업률이 증가
하는 양상을 드러낸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0). 이는 남성부양자 이념이 취업부에게 경제적 
부양에 대한 압박감을 더욱 강하게 부여함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 역시 자녀수가 
많을수록 36시간 미만의 취업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Gauthier, 1999, 2005; Rosenbluthand-

LightandSchrag, 2002; Neyer, 2003; Drew: 2005: HilgemanandButt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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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결국, 아래의 <표 3>을 통해 드러나듯이 200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5년간 가족

정책은 강화되었어도 가구의 빈곤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빈곤집단 가운데에서 여성(14.4%)

과 한부모가구(35.4%)의 빈곤율은 남성집단(12.6%)과 일반가구(11.6%)에 비해서 높게, 경우에 따라

서는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안나, 2006: 134).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독일의 가족-직장 양립정책은 주로 소득이전의 기능을 담당했을 뿐이지 어

머니들의 고용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모의 가족-직장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정책 중에서 특히 

시간정책의 적절성 확보와 보육인프라정책의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족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면 보수우파연합의 집권시기에는 가

족정책이 주로 출산과 아동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제도(Institution)로서의 가족'이 사회적 기능을 최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전통적인 성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과, 기혼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만 전념토록 하는 가정

주부혼(Hausfrauenehe, 1인부양자모델)이 지향되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취

업단계, 자녀출산과 양육단계, 그리고 재취업단계를 거치는 ‘3단계모델’의 실현을 이상적으로 보고, 자

녀가 있는 가족이 무자녀 부부가족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금급여의 확대

를 통해 가족유형간의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민당에서는 가족정책을 통해 제도가족의 안정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거시적 목표로 지향되었고, 하위목표로는 모든 계층의 아동을 위

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성평등의 실현이 추구되었다. 이에 따라 휴가, 휴직제도의 강화와 보육시설 확

충을 통해 남편과 아내 간에 동반자적 역할분담을 통해 양 영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사민당이 집권했던 1970년대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 전반기

까지는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어 가족정책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이 타 사회정책에 비해 위축되었던 정

책환경적 한계로 인해 이들의 정책이념은 제한적으로만 실현되는 한계를 보였다.7)

그런 결과, 독일은 전반적으로는 가족지원의 제도적 골격을 갖추고 있고 아동수당과 부모시간의 제

도화를 통해 여성의 양육역할에 대해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모성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영국, 노르웨이 다음의 상

위집단(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8-9)에 속하면서도 아

7) 정책은 규범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 규범성은 사회문화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면(Pfau-Effinger, 

2000) 가치와 이념의 체계인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은 2차대전 이전, 즉 가족정책형성초기의 차이에 
의해 이미 그 경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본 고티에의 날카로운 지적이 독일의 경우에도 부합하는 결
과를 보인 것이다(Gauthi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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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 동안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

아 성분업의 고착위험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

이 낮아 아동양육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된다.

이에 비해 가족-직장의 양립정책이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는 덴마크, 네델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는 70년대 이래 좌파정당의 주도하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들 노동자의 

가족책임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서 공보육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왔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 가구 중 75%가 맞벌이부부이며, 1990년대 이후부터 보육시설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부부간 성평

등한 역할정립에 성공한 덴마크나 전체적인 급여총량은 크지 않지만 휴가와 휴직제도를 통해 아버지

들의 가사참여유인에 성공하고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전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시장 체류시간을 줄임

으로써 전체 남성의 25%가 파트타임 근로자인 네델란드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의 효과를 긍정적으

로 경험한 국가이다. 한편 스웨덴은 노동시장조건에 있어서 주당 32-33시간을 전일제 노동형태로 규

정하고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장체류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근로자, 특히 양육책임이 부과되

는 가족-직장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직장의 동시적 양립조치가 미진함은 독일인들의 생애주기가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국민들보다 

단조롭게 3분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독일인들은 첫째,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교육단계, 

둘째, 진입과 이탈 그리고 재진입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와, 북구에 비

해 임금대체수준이 미약하고 보수교육기간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부모시간제도 그리고 임금소득상실

에 대한 적극적 보상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양육수당제도로 인해 가족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취업단

계, 셋째, 연금수급에 의존하는 노령기로 인해 가족형성기와 확대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저출산과 취업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7). 

따라서 저출산과 저조한 여성취업경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부양자모델로부터 남녀모두

가 가족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2인부양자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부모, 특히 여성들의 가족과 취업

의 병행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다양한 생애주기의 형성을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여 보편주의적인 수당방식보다는 취

업부모의 임금대체에 주력하는 양육수당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단순히 출산장려의 의도에 편향되어 

출산초기의 소득지원에 주력하는 아동수당보다는 부모시간 동안의 소득상실을 보완하고 그를 통해 노

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양육수당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모델 또

한 남성1인부양자모델에서 남녀모두의 개인노동자 지위를 전제하는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

자로서의 어머니의 이해와 아버지의 이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의 강화가 요

구된다고 하겠다(Bertram, Roesler and Ehlert, 2005: 10). 즉, 현재에는 부모시간의 활용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그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성분업 구조는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금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웨덴 식의 아버지만을 대상

으로 하는 양육휴가가 요구된다. 셋째, 현재의 보육시설은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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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어 영유아가 있는 취업모의 직업경력이 분절될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앞으로는 영유

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확산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방과후 보육 또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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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Lee, Jin-Sook 
(Daegu University)

 Family policy focusing on family-work linkage is characterized by family 

policy measures which are made up benefits in cash, leave policies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 ca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ender ideology of german family policy. Based 

on diverse indicators, this study is tri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benefits in 

cash, leave policies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 care in Germany. And then, 

as the results of policy - implementation the fertility rate and women 

employment rate are presented.  

 In Germany, family policies have been reformed in order to better support 

working parents. In spite of diverse endeav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erman family policy has limits to family-work linkage.

 Family benefits in cash has had no effect on increase in fertility and women 

employment because of its traditional gender ideology. Leave policy and social 

infrastructure have to be improved for better provision of public chid care.

Key words: Germany, Gender, family-work linkage, benefits in cash, leave 

policy, social infrastructure for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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